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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mVoIP 전면 허용이라고? 미래부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를 제공하기 바란다.

- 이제는 망중립성 입법운동이 필요한 때!

지난 6월 30일,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2014년 가계통신비 경감 방안>을 발표하였

다. 미래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mVoIP을 전면 허용’이라고 버젓이 적혀있다. 그러나 세부 

내용을 보면 보도자료 제목과 실질적 의미가 다르다. 모든 요금제에서 mVoIP을 사용할 수 있

도록 했지만, 요금제마다 mVoIP 이용량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부의 혼란을 주는 보도자료!

미래부의 이러한 발표는 이미 예상된 것이기도 했다. 작년 12월 4일, 미래부는 <통신망의 합

리적 트래픽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이하 트래픽 관리기준)을 발표

하면서, “2014년까지 모든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무선인터넷전화(mVoIP)를 허용하도록 하겠

다”고 밝혔다. 당시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통신사들이 mVoIP 이용량을 제한할 수 있음을 

우려”했으며, 통신사들의 이러한 행위는 “망중립성 위반이며, 트래픽 관리기준에도 맞지 않고, 

미래부의 이번 발표(트래픽 관리기준 발표)는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비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

라고 경고한 바 있다. (2013년 12월 12일, 망중립성이용자포럼 성명서 http://nnforum.kr/82) 

휴지조각이 된 트래픽 관리기준

이번 조치로 미래부가 공포한 ‘망중립성 가이드라인’과 ‘트래픽 관리기준’은 사실상 휴지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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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된 것이나 다름없다. 트래픽 관리기준은  “합법적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또는 망

에 위해가 되지 않는 기기 또는 장치를 차단하거나 콘텐츠 등의 유형 또는 제공자 등에 따라 

합법적인 트래픽을 불합리하게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는데, 이번 미래부 발표는 데이

터 용량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mVoIP 애플리케이션을 차단하는 정책을 여전히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신사와 미래부는 이를 ‘요금제’의 하나라고 주장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합법적인 콘텐츠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요금제’가 허용된다면, 망중립성 가이드라인과 트래픽 관리기준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이제 우리는 망중립성 입법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망중립성 원칙은 비단 가계통신비를 절감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이는 망을 보유한 통신사

들이 지금처럼 자의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전송되는 콘텐츠나 애플리케이션을 차단, 차별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인터넷의 자유와 혁신을 지속하기 위한 기본 전제조건이다. 

미래부는 인터넷 망중립성에 대한 일반적  수준의 이해도, 의지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더이

상 우리 시민들의 미래가 달린 망중립성 문제를 통신 규제기관인 미래부에 맡겨놓을 수 없다. 

이제 국회가 나서서 망중립성 원칙을 법에 규정해야 한다. 우리는 망중립성이 입법화될 때까

지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싸워나갈 것이다. 

2014년 7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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